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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사내용

□ 사업 공고 이후, 기업참여 배제를 내용으로 사업계획을 바꾸는 등

미숙한 일처리로 충전기 보급이 늦어지고, 기업피해도 발생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□ 동 민간충전사업자 육성사업은 보도처럼 사업계획이 수정 또는

재공고되는 일 없이 당초 공고(2.7)한 바대로 진행될 예정이며,

*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이 공고내용을 토대로 마련중인 세부운영

지침을 대외 설명하는 과정에서 실무착오가 발생한 것으로 보임

ㅇ 기본적으로 ①지능형전력망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 등 관련법상

요건 충족이 가능하고, ②충전소 설치공간을 보유한 개인 또는

법인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, ③별도의 기업참여 제한도 없음

* 신청편의를 위해 직접신청 또는 전문충전사업자를 통한 대행신청 모두 가능

□ 앞으로 신청이 접수되면 여타 사업들과 마찬가지로 입지평가,

제반기준 충족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할 계획임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산업진흥과 허정수 과 장 (044-203-539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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